
000 외 21명이 휴직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, 영업장의 이전 등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

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법 시행규칙 제

5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

자(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

일정기간 휴직을 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.

관계 자료(사업시행자 의견)를 검토한 결과, 현재 이 건 영업장(0000)은 영업중에 있으며 근로자

(000 외 21명)들은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.

살펴보건대, 법 제7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 및 실직에 따른 임금 손

실의 보상은 휴직이나 실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그 보상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

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휴직이나 실직을 예정한 사정만으로 그 보상의 대상 및 

범위를 확정․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휴직이 발생하는 때에 이를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

로 판단된다.


